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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North korea’s current energy shortage problems and to suggest energy cooperation w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alleviate energy shortage problems. This article is comprised of three sections. The article firstly examine current energy demand/supply status and energy industry in North korea, and then discuss North korea’s current energy reliance on China or Russia to check energy security in North korea. Lastly, the article suggests the most effective energy cooperation w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sing the Renewable Energy and financing method for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the distributed sola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private sector’s inves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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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00)에서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전략을 제안한 이래,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13.03.28)까지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남북관계진전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망 확충과 정비, 자원공동개발, 그리고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차원의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호소통’의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드레스덴 선언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물리적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00),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07),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제안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들은 9.19공동성명(’05), 2.13합의(‘07), 10.3합의(’07),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서(‘13) 등의 핵심 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 추진은 낙망한 상태이다. 더욱이 남북교류의 시작단계인 인도적 지원조차 수혜자 불일치 문제와 군사적 전용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바,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 역시 요원한 상태이다. 2014년 현재, 남북협력의 맥을 유지하는 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이 유일하고, 오늘도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공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8월부터 추진된 개성공단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자체 생산의 후진성을 인정한 체, 외부공급을 허용한 인프라이며, 북한이 항상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받고자 했던 에너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도시개발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대상으로 대북지원의 수혜자 불일치 문제, 군사적 전용문제, 그리고 북한 안보 문제가 고려된 협력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각각 관찰토록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남북협력이 가능한 실질적 에너지협력방안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남북 국토개발과 경제협력 관련연구는 남북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내 성장거점지역에 대한 남한의 전략적 참여방법의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연구들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등장한 통일국토의 청사진을 점진적으로 보완 및 구체화시킨 것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13.11.13)에서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로 요약된다. 내용적 측면에서 이들은 북한의 2011년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0~2020) 수립과 경제개발구법 제정(’13.05)을 기준으로 이전 유사연구들에 비하여 보다 전략적 접근을 수행하게 된다. 김천규 외(2013)는 압록강유역의 남·북·중 경제협력, 이석기 외(2013b)와 이석기(2014)은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 조성과 평양 내 기술집약적 산업 유치, 그리고 권기철(2014)은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를 기반으로 한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남·북·중 3각 협력 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장거점전략을 바탕으로 한 북한 내 불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들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협력방식과 근본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한, 차별화되지 않은 남한의 대북 협력사업의 추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김정수, 2010; 임을출, 2011; 이종운과 홍이경, 2012; 이금순, 2013)는 관찰대상을 식량지원과 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파급효과 측정이라는 내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가지고 있는 단발성 처방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경제협력으로 확대시킬 경우 연구의 대상은 에너지 지원 또는 남북 에너지협력으로 확장된다. 배성인(2010)과 윤순진 외(2010)은 북한 내 식량난을 비롯한 지속된 소비와 생산 환경의 악순환을 가져온 핵심원인으로 북한의 에너지난을 지목하고 있다. 남북 에너지협력과 관련된 연구주제는 남북 에너지협력(양의석, 2004),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남북협력(김상현, 2004; 배성인 2010), 그리고 기후변화협약과 연계된 CDM사업 협력(이유진 2007; 정우진, 2009; 박지민 2013)으로 분류된다. 이외에 관찰의 세부대상이 다른 연구로 윤순진 외(2010)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장애요인들을 분류하였고, 안세현(2013)은 북한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천연가스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 역시 남북 국토개발과 경제협력 관련연구들과 유사하게 성장거점식 개발과 전략적 차원의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내 지역균형발전 기반마련을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협력방식 협력방식과 차별화되고, 인도적 지원으로 부터 확장된 민간참여형 남북 에너지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2. 남북 경제협력의 접근방향
        
					남북 경제통합은 양국 간 소득의 극단적 비대칭성1과 경제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 간 경제협력과는 다르다(이석, 2013: 19). 더욱이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경제통합의 결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양국 간 사회적 후생 증대라는 일반적 경제협력과 달라질 수 있다. 남한은 개방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급격한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북한은 폐쇄되고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북 경제통합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대는 북한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경제체제를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와 유사하게 변경할 시 달성 가능하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경제적 수익의 확보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에는 북한과의 경제통합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업적 거래가 포함된다(이석, 2013: 46).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이익과 부합된다면 북한은 참여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남북 경제통합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 독일의 에너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에너지부문의 협력관계의 조기 모색은 남북통일 후 에너지문제의 부담을 그 만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김동엽, 1996: 129). 
					

        
					북한은 자력갱생(自力更生) 원칙으로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을 연계하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가 어렵다. 이에 남한은 북한기업들이 사업기회를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북한 경제체제에 점진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진출 목적은 북한의 경제성장보다는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 저렴한 노동력 확보, 그리고 저가의 광물자원 이용에 있다. 이들의 일방 주도적 대북진출 전략은 북한 주민의 소득향상 없이 저소득 소비시장의 확대만을 가져올 것이다. 남한은 중국과 다르게 비상업적 거래를 시작으로 북한 내 상생-복합형 진출2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과 중소득 소비시장의 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Ⅲ. 북한의 에너지 상황과 문제점
      
        1.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
        
					북한의 에너지 수급구조는 국내 부존자원에 의존하여 에너지 자급도를 높인다는 원칙하에 ‘주탁종유(主炭從油)’ 정책을 경직적이라 할 만큼 강하게 고집하여 석탄중심적이고, 수주화종(水主火從) 위주의 정책을 펼쳐 수력발전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배성인, 2010: 64).3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면, 2012년 기준,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는 9.3배 그리고 1인당 전력소비는 15.8배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남한이 에너지를 과다 소비(이유진, 2007: 75)한다고 평가할지라도, 북한은 1인당 1차 에너지를 세계(141개국 기준) 평균의 30%와 OECD 평균 13% 수준을 소비하고, 1인당 전력은 세계 평균의 22%와 OECD 평균의 8% 수준을 소비한다. 에너지 소비를 가정용과 수송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 소비 격차는 더욱 커진다. 에너지 소비 부문 중 전력소비 자체가 매우 열악하지만 특히 가정용 소비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Table 1. 
				
          

          
            Energy Index in South and North Korea in 2012
          
          

        

        
          
            
              	구분
Classification
              	남한
South Korea
              	북한
North Korea
              	남한/북한
South Korea/North Korea
            

          
          
            	1인당 GNI(만원)* 
GNI per capita (Ten Thousand Korean won)*
            	2,869.5
            	138.0
            	20.8
          

          
            	에너지소비
Energy Consumption
            	1인당 1차 에너지 (TOE/인)
Primary Energy (TOE per capita)
            	5.3
            	0.6
            	9.3
          

          
            	1인당 전력소비 (㎾h/인)
Electricity (㎾h per capita)
            	10,346
            	654
            	15.8
          

          
            	가정에너지 (KtOE)
Energy for household (Ktoe)
            	20,290
            	39
            	520.3
          

          
            	수송에너지 (Ktoe)
Energy for transport (Ktoe)
            	30,241
            	437
            	69.2
          

          
            	전력에너지
Electricity energy
            	발전설비용량 (100만㎾)*
Generating plant (Million ㎾)
            	86.97
            	7.24
            	12.0
          

          
            	발전량 (10억㎾h)*
Generation (Billion ㎾h)
            	517.1
            	22.1
            	23.4
          

          
            	연간이용률** 
Annual utilization ratio
            	67.9%
            	34.8%
            	
          

          
            	송배전손실률 
Loss factor of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3.6%
            	***more than 30%
            	
          

          
            	에너지공급
Energy Supply
            	석탄 생산량 (100만 톤)*
Coal production (Million Ton)
            	1.82
            	26.60
            	0.1
          

          
            	원유 도입량 (100만 배럴)*
Oil import (Million BBL)
            	915.08
            	4.24
            	215.8
          

          
            	에너지 자주율
Energy  Inde-pendence rate
            	총에너지 Total Energy
            	18.0%
            	144.0%
            	
          

          
            	석탄 Coal
            	1.0%
            	164.0%
            	
          

          
            	석유 Energy Oil
            	1.0%
            	0.0%
            	
          

        

        
          
            주:1) * 은 통계청 (기준년도 2013년)
            2) **은 연간 이용률 = 연간 발전량(kWh)/(연간 발전설비용량(kW ×  24시간 × 365일) × 100

            3) ***은 김경술 외(2013: 45)

            4) 세계와 OECD 평균 1인당 1차 에너지소비(‘11)는 각각 1.9 toe/인와 4.3 toe/인 임(IEA, 2013)

            5) 세계와 OECD 평균 1인당 전력소비(‘11)는 각각 2,933 ㎾h/인와 8,226 ㎾h/인 임(IEA, 2013)

          

          
            자료:1)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2) IEA, 2013,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3.

          

        

        

        
					전력에너지 생산측면에서 2013년 기준,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12배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발전량은 23.4배 많이 소비한 것으로 조사된다. 남한과의 발전량 차이가 발전설비용량 차이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는 것은 북한의 발전설비 이용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연간 이용률은 34.8%로 남한의 67.9%에 비하여 33.0% 낮은 데,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발전설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또한 송배전손실률의 경우, 남한이 3.6%인데 비하여 북한은 3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이용률과 송배전손실률의 남북차이는 북한 내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송배전선의 노후화로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어 중앙집중화된 전력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2012년 기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고수하여 북한의 에너지자급률은 144%로 남한의 1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는 에너지 공급구조의 다각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확대를 가져오지 못해 에너지 위기를 고착화시킨 원인으로 해석된다.
					

        김경술 외(2013)은 2011년 기준, 조명기구 이용에 있어 관북과 관서지방의 월평균 사용일수는 10~11일, 일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내외이며, 평양은 이들 지역보다 비교적 양호하여 월평균 사용일수는 14~16일, 일평균 이용시간은 3.7시간을 이용한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평양 이외지역은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고 들어오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녁 취사기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중단되어, 주민들은 충전기를 구비하여 충전한 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경술 외, 2013: 21). 
					

        
					북한의 지역별 연료조달 방식을 살펴보면, 평양만이 중앙정부로부터 20.6% 배급을 받고 있으며, 평양 외 지역은 자체조달과 시장구입이 전체의 94%를 상회하여 북한 내 가정용 연료조달은 가정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무/신탄류와 석탄 등을 사용하는 자체조달 비율은 평양 외 지역에서 40%를 상회하는 데, 이로 인한 무리한 벌목은 산림의 황폐화와 산림 자연저수 기능을 약화시켜 수력발전의 출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김경술 외, 2013: 26, 28).
					

        
          Table 2. 
				
          

          
            Mineral fuel and Oil Import and Export in North Korea
            (단위: 천 달러) (Unit: Thousand US dollar)

          
          

        

        
          
            
              	구분
Division
              	수출 Exports
              	수입 Imports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중국
China
            	1,149,077
            	1,205,576
            	1,389,837
            	771,038
            	789,983
            	740,578
          

          
            	97.4%
            	96.9%
            	97.2%
            	94.5%
            	97.1%
            	94.5%
          

          
            	러시아
Russia
            	-
            	-
            	8
            	38,294
            	23,278
            	36,894
          

          
            	0.0%
            	0.0%
            	0.0%
            	4.7%
            	2.9%
            	4.7%
          

          
            	전체
Total
            	1,179,341
            	1,244,683
            	1,430,071
            	815,763
            	813,454
            	783,69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주요국별 품목별 북한의 수출입액, 각년도
          

        

        

      

      
        2. 북한의 에너지 안보 구축 현황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원유는 1980년대 구소련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 시 경화결제 무역방식을 채택하면서 원유 공급가격은 2.5배 상승(김진환, 2010: 189)하게 된다. 1986~1990년 구소련의 대북 원유 공급가격은 국제시세 대비 평균 57% 수준이었다. 외화가 충분치 않았던 북한은 원유수입을 급격히 줄이고, 1990년대 경제위기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1999년 이후 북한은 원유와 코크스 등 광물성 생산품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이영훈, 2006: 13). 2013년 기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광물성 연료·광물유 비율은 해당 품목 전체의 94.5%이고, 러시아는 4.7%를 차지한다. 북한의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비율은 전체의 97.2%로 북한의 대중국에너지 의존도는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이다.
					

        
					에너지 인프라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이 대중국 에너지 의존도를 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북한은 중국과 연결된 조·중우호 송유관(중국 영내 260㎞, 북한 영내 135㎞)을 통해 전량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원유정제시설 2곳 중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봉화화학공장은 1975년 중국의 원조를 받아 건설되었다. 북한이 보유한 중대형 화력발전소 8개소 중 2곳(순천화력과 청천강화력)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었고 28개소 수력발전소 중 4개(수풍, 태평만, 운봉, 위원) 발전소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발전량을 나누어 쓰고 있다(김경술 외, 2013: 39).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 및 개보수하기 위한 부품수입(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의 대중국 수입비율은 2013년 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입비율은 중국에 비하여 매우 적지만 2013년 7.2%를 차지한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어느 한 에너지 수입 국가가 에너지 공급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25%에서 30%를 초과할 시 에너지 수입 국가는 상대국가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안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다(안세현, 2013: 71). 일방적으로 할인된 가격4에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에너지 및 경제 안보 위기에 노출된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북 주도권은 중국에게 빼앗기게 된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러시아 상대 교역액 비율은 1.4% 수준, 2013년)에서 확인된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 이후 1980년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에너지 분야 영향력은 구소련시기에 북한에 건설해 준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 보수와 운영기술 지원으로 제한된다. 북한이 보유한 석유정제공장 2곳 중 1곳(승리화학공장), 중대형 화력발전소 8개소 중 5개소, 그리고 수력발전소 2기(태천수력발전소) 등이 구소련의 재정과 기술이 투입된 곳들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한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부터 이다. 특히 2001년 북·러간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실무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주로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재건에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윤순진 외, 2010: 76). 이후 2006년 10월부터 남·북·러 PNG(Pipeline Natural Gas)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PNG사업은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다. 
					

      

      
        3. 북한의 에너지 공급 다각화 전략
        
					북한은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수력과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노후 발전소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수력발전의 경우, 북한은 지방소재 소규모 공장과 가정용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1지역 1발전소 정책의 일환으로 6,800여개의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2000년대 중반까지 건설한다. 2007년 5월에는 ‘중소형발전소법’을 제정하여 발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화력발전의 경우, 북한은 모두 8개소의 중대형 화력발전소와 수 개의 비계통 공장화력 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형 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은 러시아 식 열병합발전소로서 1개소만 석유전용 발전소이고 나머지는 석탄화력 발전소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신규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소의 설비보수에 주력하여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탄광 부문과 수송연계 부문의 현대화뿐 아니라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의 도입을 위해서 북한은 2010년 석탄법을 제정하여 외자유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하지만, 확충된 중소형수력발전소는 무계획적인 건설과 강우량 부족, 그리고 효율저하 등으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요 수력발전소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하여 효율성(1990년대 대홍수로 80%가 훼손)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술 외, 2013: 41). 화력발전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화력설비를 건설한 경험이 없고 부품 생산 및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하다. 더욱이 북한의 전력송전망은 기본적으로 평양에 중앙급전소를 두고, 전력의 송·배전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송배전선 노후화가 심각하여 에너지 수급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에너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에네르기)법(‘13.9.2.)을 제정하고, 2014년 신년사 및 시도별 군중대회에서 전력난 해결을 목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수력발전 이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에네르기)란 단어가 등장한 이래, 북한은 1990년 초반 에너지 위기를 극복코자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풍력,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을 집중 실시해 왔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실질적 성과를 통해 비교적 가장 많이 계획과 기술개발이 추진된 분야는 풍력 분야이다. 2006년, 스위스 NGO CFC(스위스 정부 지원, 14만 달러)는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한 후(자유아시아 방송, 2008.11.18.), 2㎾의 풍력발전기를 2009년 7월 추가로 설치하였다(김경술 외, 2013: 48). 북한 측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2012년 북한 발전량의 36.2%(연간 이용률 24.5% 가정)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북한은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풍력에너지 개발을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설정하여 2020년까지 50만㎾의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규모 풍력발전설비는 서해안 하천이나 제방에 설치하고 소형 풍력발전기는 지방에 설치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김경술 외 2013: 45). 북한은 2013년 현재, 총 전력생산 능력의 10%대 풍력발전 달성 계획 및 풍력공업 현대화 추진 등을 소개하며, 풍력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대내적으로 선전하고 있다(이석기 외, 2013: 79)
					

        
					북한의 태양에너지 개발 및 이용은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보급은 태양열 이용분야가 대세이고 태양광 발전분야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집광을 통한 태양광 이용은 일부 실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김경술 외 2013: 49). 북한의 자연환경은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풍부한 편으로 태양에너지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성인, 2010: 79). 2013년 10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였고 관련기술을 전수 받았다(연합뉴스, 2014.01.25.). 2014년 5월에는 남한의 통일부가 ‘개성공단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개성공단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2014년 1㎿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총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의 바이오에너지 이용은 나무나 농업부산물을 직접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메탄사스 이용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술 외, 2013: 55). 북한은 2002년 ‘메탄가스화 시범마을’ 조성한 이후 메탄가스를 발전용, 연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배성인, 2010: 79). 하지만 바이오에너지는 북한의 오래된 다각적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김경술 외, 2013: 55). 북한의 조력발전은 북한 보유 잠재량이 약 4,700㎿로 추정되어 남포 조력발전소를 설계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중단되었다(배성인, 2010: 79). 
					

      

    

    

  
    
      Ⅳ. 남한의 대북 에너지협력 전략
      
        1. 대북 에너지협력 분야의 선정
        
					북한은 에너지난 타개를 통한 경제회복을 이룩코자 석탄생산량 증대, 화력발전 유지·보수, 수력발전 확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독점적 대북 경제거래로 인한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에너지 관련설비 노후화 문제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의 근본적 원인은 폐쇄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경제체제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대외 정치적 문제로부터 촉발되었지만, 북한의 과대한 대중국 의존도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확충을 위해 대중국 석탄 수출량을 확대해야 하니 전력부족 현상은 다시 재연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더욱이, 북한은 송배전 설비 노후화와 심각한 작동 불능상태로 인해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단절시켜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에너지공급시설의 보수와 확충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한다.
					

        
					 물리적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공급은 필연적이고 분산형 발전시설의 확충은 에너지의 군사목적으로의 전용문제와 수혜자 불일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안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분산형 발전시설은 제한된 지역 내 전력수요에 알맞게 발전시설의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 및 축소가능하고, 다양한 자금지원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며 지원방식 및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금지원기관의 입장에서 분산형 발전시설은 화석연료 발전시설 보다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새쟁에너지 발전설비의 선택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북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비상업적 거래로 이해될 수 있지만, 자금지원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운용방식에 따라 CDM사업 연계를 통해 지원비용의 회수 또는 수익확충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3년 11월 14일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총 6건의 CDM사업을 UN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였으며,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Topic Energo)가 탄소배출권을 양도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5 현재, 북한의 CDM사업은 댐 공사 지연과 유엔 친환경 시설물 등록 절차상의 문제로 중단되었다(CBS 노컷뉴스, 2014.05.27.). 
					

        
					풍력과 소수력은 북한의 지형상 풍황이 양호하고 적정 수차높이가 확보되어 북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된 분야이다. 그러나 풍력과 수력은 정밀한 지형조사가 필요하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설치환경이  결정되는 바, 수요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력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수량이 줄어들고, 겨울철 갈수기에 출력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소영과 허은녕(2005: 27)은 전문가 설문조사(225개 회사, 2004년 10월 14일)에서 대북지원 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 순이며, 태양광 사업이 남북 에너지협력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에너지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에너지는 분산전원 형태로서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에 매우 적합하며 안전하고 고장이 적어 유지 보수가 쉽다는 특징이 있다(임소영과 허은녕, 2005: 31).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연평균 일사량이 3,038kcal/㎡.day(남한 3,059kcal/㎡.day, 북한 3,007kcal/㎡.day)으로 남북한 큰 차이가 없고, 일조시간도 풍부한 편으로 태양에너지 이용에 적합하다(김상현, 2004: 167; 배성인, 2010: 79). 태양열 역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북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임소영과 허은녕, 2005: 31).
					

      

      
        2. 민간참여형 대북 에너지협력 사업
        
					정부(통일부)는 2014년 5월, 개성사업 공단에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코자 ‘개성공단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렇듯 아직까지 대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정부 주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은 향후 남북의 정치적 상황을 우회하여 보급지역을 확장하고 투자 및 지원주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림1>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구조(재원조달방식)을 요약한 것으로 ‘지원기관’은 북한 내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의미한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투자자 및 건설업체’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전문 투자기관 및 건설업체로 이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자(개인과 금융기관)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투자한 투자비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책임 준공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들이 얻게 되는 이윤은 건설공사비 마진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이윤에서 차감된 수수료 들이다. 그림 1에서 ‘북한’은 북한 내 전력공급이 취약한 마을을 의미하며 이들 마을의 탐색과 선택은 지원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며 남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남한 정부’는 지원기관이 북한 내 전력취약 마을과 체결한 계약을 확인 및 승인하고, 북한 내 전력취약 마을에 공급된 전력량을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환산하여 지원기관에 수익을 지급토록 한다. 결국 남한 정부의 역할은 ‘통일부’가 하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지원역할과 ‘한국전력’이 국내 태양광 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수익을 발전업체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남한 정부는 북한 내 전력취약 마을이 소비한 전력량을 계통한계가격으로 환산하여 지원기관에게 지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에 의하여 신재생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하는 발전회사이다.6 요약하자면, 지원기관이 북한 내 전력취약 마을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 발전 관련 전문투자기관에게 의뢰하면 전문투자기관이 북한 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남한 정부는 북한에 공급된 전력비용을 지원기관에게 지급하고, 지원기관은 전력공급 수익과 REC판매 수익을 합산하여 전문투자기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태양광 보급사업 재원조달기법은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교류가 가능하고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력의 군사적 전용문제 또한 배제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원기관의 초기 투자비용 없이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남한 정부가 남북경협기금을 사용한다면 정부에게 전가될 재정적 부담도 축소될 것이다. 더욱이 지원업체가 남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전력판매 수익을 간과한 체 REC 판매수익만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내 발전업체들이 북한 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토록 촉구하는 구조가 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사업방식은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향후 남한이 기후온난화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가 제한적이라는 것과 우선적으로 태양광 전문 업체가 북한 내 입경하여 자재를 반입하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의 최초사례로 ‘부산경남우리민족’에서 평양 낙랑구역 일원에 북한 주민 약 600가구가 하루에 3.5~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 500kW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사업의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북한 내 개발부지 확보와 자금조달이 완료된 상태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일부 지원품목 반출 등이 어려워 중단되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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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Structure of Solar Photovoltaic Power Station Project
          
          

          

        

      

    

    

  
    
      Ⅴ. 결론
      
			 남한이 북한에게 홍보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이익은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 생활 인프라 확충, 관광수익 증대,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 등으로 파생된 주민소득 향상이다. 이에 반하여, 남한이 얻게 될 남북 경제협력의 이익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 천연자원 확보,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등이다. 그러나 경직된 사고를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긍정적 성과물들은 북한이 제공한 물리적 자산을 이용하여 비대칭된 이윤을 얻겠다는 남한 중심의 착취적 전략으로 오해될 수 있다. 또한 남한이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지원책들은 자본가의 온정주의식 접근으로써 상대의 시급성을 간과한 체, 북한 주민들의 고달픈 현실에 간헐적 도움만을 제공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이래, 60년 동안 북한은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과는 대조적으로 성장보다는 후퇴를 거듭해 왔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북한 내 원유 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고착화된 북한의 경제위기를 촉발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적 고립도를 더욱 팽창시켜 북한을 대중국 경제식민지로 내몰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인 에너지협력을 통해 전력난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고달픈 현실을 해결코자 분산형 발전시설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분산형 발전시설의 보급은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를 우회하고 북한의 에너지 안보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산형 발전시설의 에너지원으로는 지원기관의 목적과 사회적 명분에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용이하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보다 현실적임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대북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재원조달방법을 제안하였고 참여주체별 역할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원조달방법은 전력공급 판매수익과 REC 판매수익을 이용한 것으로 인도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설비가 북한 내 입경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남북관계 개선과 제도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풀이방식에서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서술적 풀이방법을 통해 사업방식 및 재원조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정량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풀이방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코자, 햇빛지도와 같은 일사량 측정을 통해 북한 내 태양광 보급사업의 적지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주1. 남한 1인당소득(GNI, 2013년)은 북한의 21배
      

      
        주2. 상생-복합형 진출전략은 신흥국과 진출기업 및 진출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을 목표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진출주체와 진출요소를 복합하는 전략임(정무섭 외, 2012)
      

      
        주3. 2012년 기준, 석탄소비는 1차에너지 소비의 78.3%임 차지함(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수력발전 비율은 62.8%(화력발전 37.2%)임(통계청, '발전설비용량' 와 '발전량')
      

      
        주4. 개발권을 취득한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장비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제시세에 비하여 약 60% 수준(=85달러/137달러, 2010년 기준)의 무연탄을 현물로 받아감(김경술 외 2013: 26).
      

      
        주5. 이로 인해, 북한은 매년 약 19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극복코자 토픽 에네르고 社는 수익을 현금이 아닌 절전형 전구교체사업 등의 친환경사업에 지원함(박지민, 2013: 5).
      

      
        주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란 일정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용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공급토록 한 제도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신재생공급인증서(REC)로 발급하여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발전사업자는 이를 구매하여야 함
      

      
        주7.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 사업규모 (리인수, 2010)
        사업명: 평양 우리민족 햇빛발전소 구축공사

        설치장소: 평양 낙랑구역 일원 

        부지면적: 약 6,000평(옥수수 가공 공장 포함)

        설치목적: 옥수수 가공공장 가동

        발전용량: 500 ㎾p(일 발전량: 3.5~4.0시간/일)

        사업내용: 태양전지판 제작 및 설치 등

        총사업비: 35억원

        연간발전량: 685,000 ㎾h(북한주민 약 600가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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